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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육의 문제점 2. 교육실패의 원인 및 향후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3. 교육행정개혁 4. 교육재정개혁

- 지식경제시대를 맞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등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심각한 답보상태에 있음.

총교육투자규모는 GDP의 약 9.2% (공교육비 6.2%, 과외비 약 3%)에

달하나, 입시위주의 낙후된 교육체제하에 창의력, 능동적인 학습동

기·능력 등 지식사회가 강조하는 지적소양을 함양하는 데 실패

소득 대비 과외비 부담은 일본의 3∼4배에 달하고 있으며, 정규학교의

통상적 교육기능을 사교육이 대치하는 공교육의 空洞化 국면이 전개

- 과외, 입시위주교육 등의 문제는 학력·학벌위주의 인사관행 등 노동시장

의 왜곡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입시제도나 교과과정 등 교육부문 내

적 문제요인에 초점을 둔 미시적 정책노력에 의해서는 해소되기 곤란함.

노동시장의 왜곡요인은 중단기간에 해결이 곤란한 문제이지만, 향후

외국 유수업체들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되고 능력위주의 고용관행이 파

급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환경의 조성이 기대

이러한 전향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개방적 경쟁구도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교육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행정·재정체계를 전

면 재정비하는 것이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임.



- 교육행정·재정개혁의 핵심과제는 ⅰ) 시장원리 확산을 위한 교육체계의

자유화·자율화 , ⅱ) 지역의 책임·자율에 입각한 지역분권적 교육체제의

정립, ⅲ) 보편교육화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제고의 세 가지로 요

약할 수 있음.

자율화 , 탈규제화를 통해 교육기관·담당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

이 교육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분권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다양한 교육실험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중앙당국 주도의 일률적인 교육실험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 지식사회

의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대학교육의 중등교육화라는 위기적 국면하에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

- 중등교육부문에 대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함으로써 광역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敎員 인사혁신, 자립형사립학교, 탈규제학교 등 탈평준화 방

향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유도

교육발전은 지역발전의 통합적 구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탈평준화

와 같은 정책실험일수록 지역내 합의에 기초한 분산적 실험이 바람직

분권적 교육체제의 정착을 위해 교육세 중 지방세분의 지방세 본세 통

합, 재산세 상향조정 등 지역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 사교육비 흡수여력이 큰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보편교육화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

안을 검토

학자금융자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민영화, 영세대학/중복학과의 통폐합 등 대학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조치 등을 병행

- 불법과외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교습을 양성화·자율화하고 학원에 대한 규

제(강사 자격, 시설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과외비용 하락을 유도하는 한

편, 교습수입에 대한 철저한 세무관리를 통해 새로운 교육재정을 확충

* 本考의 주요논점은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 KDI 정책연구 , 1998.Ⅰ·Ⅱ, 1998. 12)과 지

식자본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지식프로페셔널리즘의 세계로 ,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 1998)에 보다 상세히 논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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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육의 문제점

-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 )시대에 있어 개인 및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

적자산을 배양하기 위한 제1차적 수단으로서 교육의 역할은 막중함.

우리의 교육은 과거 개발연대에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던 인력을 성공적

으로 양성하였으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식격차문제가 단적으로 시사하

듯이 그간의 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데 실패하였음.

-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경직적인 중앙집권적 교육체제에 따른

교육공급의 비효율(inefficiency )과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른 인적자본 형성의

왜곡의 두 가지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음.

두 가지 문제점은, 인적자원을 시험을 통해 쉽게 측정될 수 있는 능력과

창의력 등 측정이 곤란한 능력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주어진 자원제약하

에 두 가지 능력을 생산하는 데 상충관계(trade- off)가 있음을 상정할 때

[그림 1]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음.

[그림 1] 한국교육의 문제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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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내에 주어진 교육투입재원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인

적자원조합은 생산가능곡선(PPF )과 사회수요곡선이 접하는 C점으로 표시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인적자본 수요가 교육현장의 개별주체

들의 선택에 반영되지 못하는 교육수요의 왜곡으로 인하여 시험능력이 과대

생산(창의력의 과소생산)되는 인적자원조합의 왜곡을 의미함(C점→B점).

교육의 비효율성은 경쟁부재의 교육공급체계하에서 발생하는 재원의 낭비

로 인해 생산점이 PPF線上이 아니라 그 내부에 위치하게 되는 교육공급의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 )을 의미함(B점→A점).

- 본고에서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행정·

재정 등 교육공급체제상의 구조적 문제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교육개혁

의 방향과 핵심정책과제를 제시함.

가. 학교교육의 저효율

- 1994년 현재 우리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6.2%로서 OECD 평균(5.6%)

보다 높으며, 국가별로는 일본에 비해 1.3% 높고 프랑스와는 비슷한 수준임.

GDP 5%의 교육재정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1997년 현재 우리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세계 최상위수준인 약 7.2%로 추산됨.

<표 1> GDP 대비 공교육비의 국제비교(1994)

(단위: %)

총 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합 공부담 사부담 합 공부담 사부담 합 공부담 사부담

한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OE CD 평균

6.2

4.9

6.6

6.2

5.6

3.6

3.8

4.9

5.6

5.1

2.5

1.1

2.0

0.5

0.7

3.9

3.1

3.9

3.8

3.7

2.9

2.9

3.5

4.0

3.6

1.0

0.2

0.4

0.3

0.3

1.8

1.1

2.4

1.1

1.3

0.3

0.5

1.1

0.9

1.0

1.5

0.6

1.2

0.2

0.3

주 : 총계는 유아교육과 학교급 구분이 불가능한 교육기관 교육비를 포함.

자료 :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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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이외에도 과외비에 막대한 지출(약 10조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과외비의 상대적인 지출규모는 우리 못지않게

과외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됨.

우리나라 초·중등학생의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2.4∼16.1%로서, 이는

일본의 약 3∼4배에 달하는 수준임.

* 초등학생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2.4%로서 일본 공립초등학생

(3.9% )의 약 3.2배 수준임 . 고등학교의 경우, 우리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3.6%로서, 일본 공립고등학생(3.3%)의 약 4.1배 수준임.

<표 2> 학교급별 1인당 연간 과외비의 한·일 비교

1인당 과외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1997

원 기준

달러 기준

1,136,688

1,195

1,472,568

1,548

1,241,388

1,305

1인당 GDP 대비 (% ) 12.4 16.1 13.6

일 본

(공립학교)

1994

엔 기준

달러 기준

149,556

1,467

213,882

2,098

125,782

1,234

1인당 GDP 대비 (% ) 3.9 5.6 3.3

일 본

(사립학교)

1994

엔 기준

달러 기준

-

-

205,208

2,013

203,152

1,992

1인당 GDP 대비 (% ) - 5.3 5.3

주 : 1) 우리나라 과외비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항목에서 학원교습비, 학원 이외에서 행하
는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구독료를 합산한 것임.

2) 일본의 과외비는 가정교사비, 학습숙(주쿠)비, 체험활동·지역활동·스포츠·레크레이

션·교양·기타를 위한 월사비 등을 합산한 것임.

자료 : 1)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 1997.

2) 日本文部省, 子どもの 學習費調査報告書 - 平成 6年度 , 1997.

- 정규학교교육을 위한 우리의 교육투자가 OECD 기준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

고 학교밖 (out - of- school) 과외수업에 대한 커다란 수요가 있는 것은 교육

수요의 왜곡요인과는 별도로 우리 학교교육의 효율성이 그만큼 낮음을 反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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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도 볼 수 있음.

우리나라의 과외는 학과교육이라는 통상적인 교육수요조차 제대로 충족시

키지 못하는 정규학교에 대한 교육소비자의 불만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서 문제가 심각함.

나. 시험위주 교육

- 기계적·피동적 학습(rote learning )에 의한 수험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의 입시위주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 자발적인 학습동기, 독립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크게 희생시키고 있음.

- 이러한 국내 교육의 문제점은 미국 ET S가 1992년에 실시한 IAEP (T 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 국제학력평가고사 결과

에 여실히 나타남.

우리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시험 성적은 15개 참가국 가운데 가장 높음.

그러나 취미로 독서하는 학생의 비중과 그룹작업 방식으로 수학문제를

푸는 학생의 비중에 있어서는 조사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과학과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있어서도 최하위를 기록

-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실시된 T IMSS (T hird Internation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에서 재차 확인되었음.

우리 학생(만13세/중학2학년 그룹)들은 전체 OECD국가 중 수학에서 1위,

과학에서 3위라고 하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으나,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면에서는 일본과 함께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학교 내에서 획득한 단순 인

지·수리능력보다는 변화하는 직업환경 속에서의 평생학습능력이 더욱 강

조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나라 교육이 스스로의 관심과 자발적 동기하에

자기계발에 몰두할 창의적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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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3세 학생의 수학 및 과학교육에 관한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대 만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미 국

1992

IEA

수 학 성 적 73 73 71 64 55 55

과 학 성 적 78 76 74 69 68 67

취미로서의 독서 11 19 51 40 36 28

그룹방식 수학문제 해결 28 38 47 31 63 49

수학에의 긍정적 태도 71 79 85 81 89 90

과학에의 긍정적 태도 27 51 59 55 78 57

1995

T IM SS

수 학 성 적 607 - 545 538 487 500

과 학 성 적 565 - 522 498 517 534

수학에의 긍정적 태도 51 - 70 70 65 70

자료 : IAEP/ ET S, L earning M athematics , 1992; IAEP/ ET S, L earning S cience , 1992;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1996, 1997.

2. 교육실패의 원인 및 향후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 과외금지, 입시제도·교과과정 개선, 교육예산 증액, 교육개혁 등 그간의 다각

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비효율성과 입시위주의 교육문제는

뚜렷한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음.

과외비는 1980년대 중반이래 급격히 증가(1997년 현재 GDP의 2.8∼3.3%)

하고 있으며, 대입목적의 과외는 고등학생을 넘어 초·중등학생으로까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1990년대에 들어서는 사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습기능의 상당부분을 대체하

는 소위 초·중등교육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등 공교육기관의

총체적 위기상황이 도래

- 과외, 입시위주교육 등의 문제는 학력·학벌위주의 인사관행 등 노동시장의

왜곡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 따라서 교육부문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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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으로는 중단기간에 해소되기 곤란함.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교육부문과 노동시장

을 종합한 구도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대입제도,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등 교육부문의 가시적 문제요인에 치중하는 접근방식에는 한계가 있음.

<표 4>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열과외의 원인 및 대응방안

가시적 요인 구조적 요인 대응방안

노동시장
학력·학벌위주의
인사관행·보수체계

유교적 사회문화전통
일원적 가치체계

전면적 시장개방
외국유수기업의 국내진출

학

교

부

문

대 학
시험성적위주의 획일
적 입시제도

대학의 확장·부실화
(대학의 서열화)
과다한 정부규제

규제완화, 자율화
대학 구조조정
재정지원확대(수요자지원)

초중등
학 교

열악한 교육 환경
(과밀·과대학급, 열악
한 교사처우)

경쟁부재(평준화)
과다한 정부규제

규제완화, 분권화
지역중심의 교육자치제

- 교육수요의 왜곡을 낳고 있는 학력·학벌위주의 고용관행은 중단기간에 해결

될 수 없는 문제임.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를 계기로 금융, 전문서비스 등 주요

산업부문에 외국선도업체들의 국내진출이 본격화하고 있어 능력위주의 선진

적 고용관행이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이들 외국기업 및 국내제휴업체를 중심으로 능력위주의 고용관행이 시행되

고 이것이 다수의 국내기업에게 점진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성급하고 對症的인 문제해결의 노력보다는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

급구조를 구축한다는 시각에서, 교육재정·행정체제상의 구조적 문제요인

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교육정책의 초점은 ① 시장원리 확산을 위한 교육체계의 자유화/자율화 ,

② 지역의 책임·자율에 입각한 지역분권적 교육체제의 정착, ③ 보편교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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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제고 등 세 가지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이고 초·중등교육 지원중심인 현행 교육행정·재정체계에 대한

전면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함.

-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통해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소비자중심 교육의

방향설정은 되었으나, 소비자의 선택권과 교육기관간 경쟁은 여전히 극히 제약되

어 교육공급의 책임성(accountablity )이 떨어지고 재원의 낭비문제가 심각함.

지식경제시대의 극히 가변적이고 다원적인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의사결정구도하에서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실험과 혁신이 필

수적임. 그러나 개발연대를 통해 고착화된 현재의 중앙집중적 교육체제는

이러한 교육실험과 혁신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음.

* 보편적인 최선의 교육모형이 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당국

주도의 전국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실험을 지속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은 교육의 책임성을 높이

고 분권적 교육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핵심방안이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교육재정체계의 개혁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곤란함.

- 초·중등부문 교육행정·재정개혁과는 별도로,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립대학의 민영화,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행정개혁과 함께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개혁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교육행정개혁

가. 고등교육

(1)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정원규제를 대폭 완화

- 대학과 대학원의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정부는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정원규제를 계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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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그리고 특히 정원규제 관행이 철저한 대학원의 정원 결정에 있어서

도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교육기관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증

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원을 자율화하되,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경영·재무와 관련된 정보공시의무를 강화하고 필요 공적서비스를 제공

* 고등교육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현 상태를 고려할 때 대학들이 무분별

하게 정원을 증원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증원 여력이 있는 우량대

학의 확장을 통해 부실대학에 대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전개될 것으

로 기대(고등교육시장의 현황은 4장에 기술)

(2) 전문대학 교육의 강화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전공에 따라 2년 이상의 심화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 혹은 4년까지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수업연한 규제를 철폐

산업대학을 활성화하고, 현장실무 중심의 전문학위(전문석사, 전문박사)제

도를 발전시켜 실직자 혹은 재직자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예) 독일의 Fachhochschule의 경우 독일의 University와는 다른 현장중

심의 교육을 통하여 독일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나. 초중등교육

(1) 지방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교육청제도의 개혁

-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각 특별시, 광역시, 도의 행정자치기구로부터 분리

되어 설치되어 있는 16개의 시·도 교육청의 기능과 기구를 시청 혹은 도청

으로 편입·통합하여 一元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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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도 교육청 중심의 초·중등 교육행정은 소위 교육자치의 명목하에

별도의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된 지역 교육감 및 교육위원위의 관할하

에 있으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일반 행정기구가 이들 교육정책당국자에게 지역교육

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유인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

청과 일반 행정기구간의 기능중복과 상호견제 등의 문제도 심각하여 효율

적인 책임교육행정을 기대하기 곤란한 구도임.

-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자체의 長에게 지역내 교육행정에 대한 포괄적 재량

권(교육감의 임면/선출방식 포함)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통합된 맥락에

서의 교육발전노력을 유도

교육은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교

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새로운 교육체제가 정착하기까지의 이행기적 조치로서, 각 시·도 교

육청 아래에 있는 169개 지역 교육청을 80여개로 통폐합하는 한편, 각 교육청

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미국의 교육자치구(school district )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현재 강원도 교육청 산하에만 지역 교육청이 17개 설치되어 있는 등 지나

치게 많은 지역 교육청을 정리

이렇게 통폐합한 교육자치구에는 대폭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함.

(2) 단위학교 혁신방안

-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自立型 私立中高等學校 제도를 도입

여건이 충족되는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학생선발 및

수업료결정 등에 관한 자율권을 허용하여, 학생의 학교 및 교사선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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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동시에 학교간 경쟁을 촉진

- 공립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脫規制學校 제도를 도입

지원교 중 탈규제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부규제를 最小化하는 한

편, 지원학생수 또는 등록학생수에 비례하여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개별 학교 단위에서 교육수요자 위주의 교육방식의 혁

신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

* 미국의 경우, 1996년 현재 25개 주에서 약 300개에 달하는 협약학교

(Charter School)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임.

- 자립형 사립학교나 탈규제학교 도입에 따른 형평성(equity ) 훼손 문제를 우려

하는 시각이 있으나, 현행 평준화체제하에서도 높은 과외비부담 때문에 형평

성은 이미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현실임.

명분뿐인 형평성보다는 voucher 등과 같은 재정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

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1970년대와는 달리 현재는 중등교육부문내 학교간 차별화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여건(교사, 학교설비 등)이 형성된 상태이며, 대입제도와 노동시

장환경도 수험능력 이외의 다양한 능력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변

화·개선되어 있는 상태임.

따라서 탈평준화정책이 시행될 경우 과거와 같이 소수일류교에 편중된 단

선적 입시경쟁이 재발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성화학교 등 다수

잠재적 경쟁자에 의한 多元的 경쟁이 시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됨.

다. 교원인사제도

- 개별 교사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誘因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평등

주의적 교원인사제도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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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원의 법적 지위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 지위 변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이행기 방안을 마련

교장에 대한 연봉제계약 및 일반교사에 대한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능

력과 열의를 가진 교직원을 우대하는 방향의 보상제도를 확산

대학을 졸업한 교원이 3∼4년후 1급 정교사가 되고 나면 교감·교장 이전

에는 직급의 변화가 없으므로 직급의 多段階化를 통하여 승급과정마다

교원의 노력을 유인하고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

교사의 循環勤務制도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유인을

주지 못하므로 단계적으로 철폐

라. 직업기술교육

- 고실업을 계기로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뿐만 아니라 과거 개

발연대의 연장선 위에 있는 직업기술교육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음.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교육과정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기준을 변화된 기술수준에 맞추어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을 대대적으

로 추진

* 예를 들어, 산업계 인사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업기술교육 혁신위원

회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

을 대대적으로 추진

마. 과 외

- 대학(원)생을 제외하고는 불법과외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교습을 양성화·자율

화하여 과외비용의 하락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해소

일본과 같이 과외를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과외정책의 방향

을 전환하고, 개인교습을 일종의 자영업과 같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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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철폐(현직 교사·교수는 제외)

* 단속, 의식개혁 등으로 과외를 억제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불

식하고 과외를 과감히 양성화하되, 현실적인 일관된 계획하에 정규 학

교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과외수업을 받고자 하는 구조적인 유인을 점

차 해소

* 1980년의 교육정상화와 과외금지를 위한 조치(7·30 교육개혁)와 같이

문제의 근원과 개개인의 학습권리 및 경제적 誘因을 무시한 과격한 조

치는 과외의 음성화·고액화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만을 초래

- 학원강사의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 등 학원운영에 관한 정부의

직·간접적 규제를 철폐

대학생들의 파트타임 학원강사 취업을 허용하고, 학원시설도 정부의 까다

로운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학원 수강료의 하락을 유도하

는 한편, 학원간 담합을 단속하는 등 경쟁촉진을 위하여 노력

4. 교육재정개혁

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재정개혁

- 지역통합적 교육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육재정 자립이 필수

적(교육재정권과 교육행정권의 통합 필요)

현재 지방교육단체의 중앙예산(교부금, 양여금을 통한) 의존도는 80% 이상

임. 최소한의 재정독립성이 확충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지역자율과 책임의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음.

-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6대 도시부터 지역책임방식의 새로운 교육제도를

시행하되, 다음과 같은 세제개혁을 통해 지역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는 대로 기

타 지역으로 확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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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교육양여금 형식으로 중앙정부를 통해 지방에 환급되고 있는 교

육세 중 지방세분을 지방세 본세에 통합하여 지방의 교육재원으로 직접 활

용하도록 전환

* 교육세 11개 항목 중 지방세분은 재산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종토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액 등 7개 항목이며, 1995년 현재 이들의 교육

세 비중은 57.3%임.

보유과세를 중심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상향조정하여 지방정부의 교육

재정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되,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국세를 삭감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축

* 주택, 토지 등 보유재산에 대한 과세는 교육의 지역공공재(club재)적 성

격에 비추어볼 때 應益課稅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지역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의 수준보다 대폭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음(현재 자동차세를

제외한 보유과세의 비중은 재산세 전체의 약 19.2% 정도).

지역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자체 재정확충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재정지원을 계속하되, 지원규모를 점차 감축함으로써 재원확

충을 위한 지역의 노력을 최대한 유도

- 현재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분산되어 있는 국세·지방세의 세제개편기

능(세제발전심의회)을 통합 내지 일원화함으로써, 이상의 세제개혁이 범정부

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정비

나. 교육재정 우선순위 재조정

- 사교육비 흡수 등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재정확충여력이 큰 초·중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보편교육화하고 있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1980년대 이래 대학교육의 폭발적인 팽창으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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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으나, 재정확충방안이 병행되지 못하여 질적 저하 문제가 매우 심각함.

* 1998년 현재 대학 純진학률(고졸자 중 대학진학비율)은 64%, 粗진학률

(대입정원 대 고졸인원 비율)은 약 87%에 달하고 있으며, 학령층 대비

대학재학률(62%)이나 청장년층 대졸학력자 비중(25∼34세의 30%) 등은

세계 최고수준에 근접

* 그러나 전문대의 교수-학생비율이 1970년의 20.1명에서 1996년에는

55.8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사실상 고등교육의 중등교육화 현상이

자리잡고 있음.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현 예산지원규모는 총교육예산의 10% 미만이며,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의 대학재정은 거의 사적 부담으로 충당(총

고등교육비용의 84%, OECD 평균은 19.9%). 그 결과, 1993년 현재 우리

의 대학생 1인당 총투자액(1인당 GDP 대비 비율)은 미국은 물론 OECD평

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미국의 44%, OECD의 55%).

* 이에 비해 초·중등교육부문에 있어서 우리의 학생 1인당 투자규모는

국제수준에 훨씬 근접한 수준이며, 과외비로 인한 사적부담까지를 고려

하면 실제 투자규모는 OECD수준을 상회할 것임.

<표 5>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지출(1인당 GDP 대비 %, 1993년)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대학교 전 체

미 국

독 일

일 본

한 국

O E C D

한국 / OECD

한국 / 미국

22 .6

15 .2

19 .5

17 .4

19 .5

0 .8 9

0 .77

27 .0

35 .1

2 1 .5

20 .6

25 .9

0 .8 0

0 .76

6 0 .2

4 2 .8

37 .3

26 .3

48 .1

0 .55

0 .44

3 0 .3

29 .5

23 .3

2 1 .6

26 .3

0 .8 2

0 .7 1

자료 : OECD, E ducation at a Glance , 1996.

1 6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 교육부문 중 가장 자원집약적(resource- intensive)인 고등교육의 속성상, 획기

적인 투입재원의 증대 없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 대학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조치와 함께 대학등록금의 자율화, 그리고

중장기적인 정부의 지원확대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학교육의 혜택이 주로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관점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대학교육의 외부효과(externality )가

증대하고 있는 최근의 노동시장 추세, 그리고 대학교육이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그다지 설득력이 없음.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극소화하고 재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축소(등록금 현실화 또는 민영화)하고 사립대학을 포

함한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대해 영세대학·중복학과의 통폐합 등 구조조

정 조치를 병행

* 1997년 현재 국립대학(총 24개)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운영비 보조만

도 약 7,000억원에 달하는 바, 신입생들의 가정환경분포를 고려할 때 국

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역진세(regressive tax )적 성격이 매우 강할 것

으로 추론

대학에 대한 지원은 대학간 경쟁을 촉발하고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기술(특성화)대학, 성인재교육 프로그램 등에 집중하되, 재

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록금자율화 등에 따른 형평성문제도 해소하

기 위해서 일선학교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학비보조 및 융자프로그램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을 채택(국립대학 포함)

- 초·중등학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축소하되 단위학교의 재정자립도와 재

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병행 추진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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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재정운영 자율권과 책임성을 심각히 제약하고 있는 중앙당국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을 대폭 조정

공립교 납입금의 부분적 자율화 및 自立型 私立中高等學校 제도 도입

* 이를 통해 기왕에 사교육비로 투입되고 있는 교육투자재원을 공교육

기관으로 흡수. 1997년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총재정

지원은 약 1조 5천억원 규모(중학교 6,165억원, 인문고 5,830억원, 실업

고 2,957억원)로서 자립형 학교제도를 통해 상당 규모의 재정부담 절

감이 가능할 것임.

지역교육·문화사업을 위한 유휴설비(교실, 운동장 등)의 임대 등 단위학교

차원의 수익사업을 적극 확대

* 현재 교육특별회계예산으로 전액 세입조치되고 있는 사업수익금을 학교

재정에 직접 귀속함으로써 개별학교의 수익금 확보유인을 제고

교원인사 및 급여제도 개혁을 통해 인건비 부담 경감. 특히 강사 등 시간제

(또는 기간제) 교원을 적극 활용

- 납입금 자율화,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등에 따른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자금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필요재정을 확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공제나 학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확장·개정

하고 중등학교에 대한 voucher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개인교습을 양성화하여 교습수입에 대한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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